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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입
1. FDI 관련 최근동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서 부족한 국내 투자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외국자본을 도입하였는

데, 당시에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차관방식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국제구제금융(IMF) 경제위기를 맞아 외국인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외국자본 유치

의 기본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 외촉법 ”이라 한다)을 새로이 

제정하는 등 투자유치 제도를 크게 정비하였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임대제도 외에도 2004년에는 현금지원제도(Cash Grant)를 새롭게 도입

하기도 하였다.1) 이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것

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유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

는 첨단기술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미래 성장을 이끌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

술 확보가 없으면 외국과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

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외국의 첨단기업을 국내로 끌

어들여야 한다. 물론 자체적인 R&D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 현금지원제도는 FDI 인센티브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외촉법 제

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만족
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

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

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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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진기업의 공장이나 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

법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고용유발 뿐만 아니라 선진기업으로부터 기

술이전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차익을 

노린 인수합병(M&A)형 투자보다 우리나라에 공장이나 R&D센터를 

짓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Greenfield FDI)를 늘려야만 첨단기술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선진국의 R&D센

터 유치에 나서고 있다.2) 500만달러 이상의 R&D투자에는 토지매입이

나 임대료, 건축비, 연구기자재 비용을 현금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해 지원해 

주는 등의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역차별 논란까지 감수한 

채 지원책을 쓰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실제 명목 외국인직접투자가 1억 달러 증가하면 

실질 국내총생산은 약 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가 1% 증가할 때 고용은 5년 동안 평

균 0.02% 증가해 약 4,000명 정도의 고용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직접투자 1% 증가가 수출금액을 0.08% 

증가시키는 반면, 수입금액도 0.11% 증가시켜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

할 위험성도 있다.3)

사실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난 산업에서 발전이 이뤄지는 것인지 

발전의 여지가 있는 곳에 투자가 몰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들의 경

쟁력을 높이는 등 순기능을 한다는 데에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

고 있다.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외국기업 유치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

2) 2005년부터 산업자원부와 invest KOREA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해외R&D
센터유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배상근, “외국인 직접투자 거시분석”, 2005, 한국경제연구원(KDI).



1. FDI 관련 최근동향

7

를 주며 외국인직접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

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인력

개발로 양질의 기술 인력을 확보해 선진기업의 R&D센터가 한국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

는 과학기술 분야 R&D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즉 FDI

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있어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선진각국을 비롯한 대부분

의 국가에서는 관행적 법률적 요인으로 인하여 R&D센터와 같은 과

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을 대부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있는데4),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성격상 이윤취득을 목적으로 하

는 투자(profitable investment)보다는 재산의 무상공여를 위미하는 출연

(donation)을 하게 되어 외촉법 상의 투자요건, 즉 ‘외국인이 국내기

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되었다.5)

이처럼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R&D와 같이 아무리 유용한 투자라 

하더라도 그 법적성격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이라면 투

자 자체가 FDI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하여 외국인투

자의 자격을 부여하지도 못하고, 결국 투자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27일 공

포된 법률 제8401호 외촉법 일부개정법률은 외국인이 R&D센터와 

같은 비영리연구법인 등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

4)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 특수법인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 대부분이다.
5) 법률 제8401호(2007.4.27)로 개정되기 전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이 FDI의 요건에 대하여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 도 입

8

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외국인직접투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 및 현금

지원 등과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

써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당초의 입법취지는 법 개정과 함께 충분히 달

성하고 있는가? 실제로 법 개정 이후 과학기술 R&D 분야에 있어 외

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적지 않다.6) 특히, 정부가 2009년부터 설비

투자펀드를 도입해 민간의 매칭투자로 20조원을 운영하고 녹색기술과 

원천 연구에 대한 연구개발(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씩 늘리기

로 한 것은 이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부품 소재분야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펀

드를 조성하고 외국인 전용공단을 만들어 R&D관련해서 적극적인 투

자유치에 나서겠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유인책이 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의 대표적인 경우는 R&D

센터  이외에 교육 의료 분야 등 공익성 사업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

립, 민간 국제기구의 국내유치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

에 대한 출연의 경우 최근 서비스 분야의 국제간 교류활성화 및 자유

화 추세에 맞춰 대규모의 국내투자유치 등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어 이와 같은 법제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다만, R&D센터의 경우와 

달리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투자에 있어서는 여

건과 성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즉, R&D센터의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하는 것 자체로 문

제해결의 측면이 있지만,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학교 병원 등 

6) kotra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27개의 R&D센터를 유치해 4,600억원의 투자유
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2009.3.20,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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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의 인정범위에 따라 국내 교육 및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

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1년이 채 되

지 않은 시점에서 R&D센터와 달리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분야에 대

한 출연의 경우 아직도 법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

어 그 개선방안을 두고 갈등과 논쟁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입법평가와 관련한 실제 사례로써 2007년 4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8401호 외촉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4호를 대상으로 한

다. 특히, 사회적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 병원 등 특

수한 분양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대상으로 해당 법제개선 조

치가 효과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여부, 아울러 추가적인 입법개

선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입법평가의 필요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과제가 팽창

함에 따라 정책수단으로서 입법이 가지는 중요정도 더욱더 증대되어 

왔다. 반면, 의회의 입법권자는 일단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을 제정하

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그 임무가 일단락되고, 그 이후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정책통제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법률의 집행이나 성과 측면에서 관심이 많지 않다.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권력분립적 분업체계에 따르면 법률의 집행은 

의회의 국정통제기능에 의하여 문제되는 경우 외에는 행정부의 소관

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일단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는 이유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공적으로 

잘 집행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법률의 집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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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 성패 등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명백한 실패로 귀

결되었다고 인지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관

심사가 될 수 없었고 따라서 의회입법권자의 ‘애프터서비스’는 처음부

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 뜻에서 입법권자는 입법의 성과평가로

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실질적 입헌민주국가에서 ‘입법’은 더 이상 평가로

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입법권자는 정책토론이나 입법토론을 통해 

자신이 추진하는 입법의 소요비용과 기대효과, 성과의 측정 및 평가

방법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이와 같은 책임정치의 원리는 책임행정의 측면에서 행정

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히, 유럽의 입법 선진

국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입법평가를 법제화하기 시작했으며, 입법

학 분야에서의 관심과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왔다. 또한, 법률비용

추계법 입법영향평가제도 등 입법평가를 위한 각종 기법들이 발달하

였다.  

통상적으로 입법평가는 법의 실효성의 관점을 중시하는 법사회학 

및 비용과 효과의 관점을 중시하는 법경제학의 기법을 입법 분야에 

포함시켜 입법행위의 실시,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 등을 행하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7) 그런데, 실제 유럽의 입법 선진국가에서 이뤄지

고 있는 입법평가를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특히 독일

에서 행해지고 있는 ‘법률의 결과에 대한 예측 평가(Gesetzesfolgenabs-

chätzung:GFA)는 법률 자체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의 대상 방법 목

표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해져있고 입법자 또는 평가자는 성취하

고자 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형태로 되어 있다. 즉, 어떠한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법률 제

정의 동기가 발견되면 법률 제정을 둘러싼 다양한 실태조사 및 전문

7)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 200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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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법률 제정의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일단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해결할 것으로 결

정되면 입법자가 구체적인 법률안 작성과정에 들어가서 법률안을 완

성하고 제정하며,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 시행되면 법률 제정의 초기

단계의 상황에 대하여 법률 제정을 통해 입법자가 달성하려고 했던 

입법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인 법률과 현실 

사이에서 비교 평가를 한 뒤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자가 다

음 단계에서 취해야 할 행동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입법평가가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영역

은 넓어지고 있지만, 법률의 효과성 규범성 수용성 등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입법이 입

법자가 의도하였던 당초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

생하게 되었고, 둘째, 입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부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입법자가 즉흥적

으로 또는 졸속으로 입법설계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환

경이 변하여 입법결과가 당초 입법자들이 입법을 추진하면서 제시하

였던 정당화 논리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거나 당초 기대했던 결과와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재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높은데도 기득권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의 증가 등을 이유로 하여 방치된 경우에도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법률이 종종 개정 논의에 직면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셋째,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voter's ra-

tional ignorance) 등을 들 수 있다. 즉, 생산기술의 불명확성, 경쟁의 부

재, 포획, 과료이익추구 등 관료제 문제는 국민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

하거나 사회발전을 이끄는 입법보다는 특수 분야의 계층에 대한 이익

에 봉사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에서 사전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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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간의 조정을 거치지 않은 의원입법이 급증하는 등 입법실패 가능

성이 높아지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입법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요지는 이 글에서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과 관련한 법률 

제8401호 외촉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동 개정법률은 기존의 투자-출연의 입법체계에 대한 특

례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도 이를 ‘출자’와 같이 외

국인직접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에 대해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등과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의 특혜를 부여함으

로써 선진자본의 투자유치라는 국가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던 입법취

지가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국익

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당초의 입법이 

입법자가 의도하였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

거나 입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수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는

지 확인하고 당초의 입법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입법실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집행효율성을 높이는 중

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과 관

련한 법률 제8401호 외촉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4호가 개정

된 이유를 연혁적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추

진된 법제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로써 

입법평가 일반론에 대한 검토 및 그 평가기준을 선정하도록 하며, 마

지막으로 실제 입법평가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제개선 방향을 

진단하고 이를 제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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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개선 사례: FDI 인정범위의 확대
1. 개 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연구개발(R&D) 학교 병원 등 소위 비영

리법인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 즉 FDI가 외국인직접투자의 범위에 

포함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써 2007년 4월 외촉법 개정 및 같은 

해 10월 시행을 통해서 이뤄졌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비영리법인 형

태의 대상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FDI가 허용되기 이전의 경우와 그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FDI의 범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한

다. 그에 앞서 FDI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를 구분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것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인바, 이에 대하여 미

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외국인투자의 구분

외국인투자(foreign investment)란 외국인8)이 자국(自國) 이외의 나라

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9)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증권투자(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는,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현지에 

자회사 합작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자본형태로 

참가하는 직접투자, 시장을 경유하여 주식 채권을 취득하는 간접

투자로 분류된다. 외촉법 에서 말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로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채권투자 등의 국제포트폴리오

8) 통상적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 또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9) 일반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는 외국인투자를 ‘inbounding investment’, 유출되
는 것을 해외투자, 또는 ‘outbounding investment’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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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international portfolio investment)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참여하여 

장기적인 영업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라 할 것이다.

실제로 국제포트폴리오투자는 외국회사의 주식 매입, 외국 공 사채

에 대한 응모, 대부 등과 같은 방법의 자금이동을 통하여 금융자산의 

운영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소유하는 데 그치는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는 국제자본이동의 한 형태로 투자자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지국(hosting country)에서 실물자산을 획득하거나, 사업의 지배권을 

장악하거나 장기적 이해관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현지국 기업의 주식

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10)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는 단

순히 자금의 이동에 불과한 간접투자와는 달리 지분을 소유한다고 하

는 법적 의미와 함께 인사 연구개발 신제품 발매 배당 등 경영상

의 의사결정을 장악하는 의미가 있다. 즉, 기업이 가지는 기술, 경영

마케팅 능력, 자금, 원자재 등의 투입물 또는 시장에 대한 유리한 접

근 등 경영자원의 이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영자원에 대한 통제가 

유보되어 있다.

그림 외국인투자의 구분

외국인투자
(foreign
investment)

금융자산
(financial
asset)

예금(bank deposits)
단기금융투자

채권(bonds)
단기채권

장기채권
장기금융투자
(portfolio
investment)

주식(equity shares that do not
    give management control)

실물자산
(real asset)

경영권 일부 장악 
(equity shares in operationally
controlled foreign firms) 직접투자

(direct
investment)경영권 전부 소유 

(wholly-owned foreign means
of production)

자료 KDI, 외국인직접투자와 투자정책(1995.1.), p.26 인용

10) 이홍구, 외국인직접투자와 투자정책(1995, KDI),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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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투자의 유형

(1) 국제포트폴리오투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트폴리오투자는 외국인이 순전히 투자자본

의 가치증가 또는 이윤획득만을 목적으로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기업경영에의 참가 및 통제력은 결여되어 있다. 이

는 거래기간에 따라 단기금융투자 및 장기금융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단기금융투자

통상 1년 미만의 거래기간 동안 단기이자율의 국제적 차이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는 투자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기업어음(CP) 양

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매매, 통화안정증권 무

역어음 등의 매매, 외국은행에 대한 예금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금

융상품의 거래 등이 있다. 

장기금융투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장기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배당

이나 이자소득을 획득하려는 투자를 의미한다. 주식투자는 통상 개별

상장 비상장 주식에 대한 10% 미만의 투자를 의미하며,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직접투자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채권투자에는 회사채(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국

채, 지방채, 특수채 등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2) 외국인직접투자

직접투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기업의 지분소유비율에 따라 단독투자

(wholly-owned)와 합작투자(joint venture)로 구분되고, 신 증설투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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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따라 신규투자 및 인수 합병(M&A)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4가지 기본요소에 의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는 그 요소 각

각의 조합에 따라 단독 및 신규투자, 단독 및 인수 합병투자, 합작 

및 신규투자, 합작 및 인수 합병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단독투자

단독투자는 외국투자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기업

을 완전히 지배하여 모기업의 전략적 경영통제 하에 두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단독투자는 주로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최근 외환위기 이후에는 일본계 기업들도 이와 같은 단독투자를 확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단독투자의 장점은 모기업의 경영

방침에 따라 자주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자사의 기술 노하우 기업비

밀의 누설방지, 신속한 투자 및 철수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반면

에 단점으로는 자금소요가 많고 현지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

해서 실패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다.12)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강

력한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펴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나 사회주의국가에

서는 일반적으로 100% 외국인 단독투자를 기피하여 왔다. 그러나 최

근 이들 국가들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면서 100%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13)

11) 2004년 3월 현재 미국계 기업의 단독투자비율은 46.2%, 일본계 기업의 비율은 
28.3%이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미국계 시티그룹(Citi-Group)
이 한미은행 지분을 전량 인수한 후 상장폐지의 조치를 취한 것을 들 수 있다.

12) 삼성경제연구소, 외국인직접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과제(1999.5.), p.8.
13) 실제로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루마니아 등 대

부분의 개발도상국 또는 사회주의국가는 단독투자도 허용하고 있으나, 별도로 외국
인의 투자지분 제한업종을 설정하여 합작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대만은 농림 수산

업, 제조업, 서비스업, 국방산업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와 같은 제한업종을 설정
하고 있고, 필리핀은 단독투자가 가능한 업종에 대하여도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으
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합작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에 있는 공업단지 
중에서 정부소유 공단은 부지임차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100% 단독투자를 할 수 
있으나, 민간에서 개발한 공단의 경우 분양(판매)방식을 취하고 있는 결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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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

합작투자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2 이상의 사업주체에 의한 공동

사업체를 말한다. 외국인투자지분이 50% 1주 이상(majority owned)인 

경우는 통상적으로 외국투자가가 절대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며, 

50%(co-owned)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동등하게 보유하게 되어 합의에 

의하여 경영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경영전략, 재무관리 등 

핵심경영권을 외국투자가와 내국투자가가 분점하게 된다.

반면에 50% 1주 이하(minority owned)인 경우는 절대적인 경영권

을 가지지 못하지만,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에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력(substantial influence)14)을 미칠 수 있다. 자국민과의 합작투자는 

주로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서 자국민과의 합작투자

가 당해 투자기업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자국의 이익 및 경제발전

의 기여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도 특정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현지 업체와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15)

토지소유제한규정 때문에 100% 외국인 단독투자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캄보디아 
역시 외국인 토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어서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투자법인의 경우에만 법인명의로 토지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장 70년
까지 장기임대가 저렴한 가격에 가능하므로 투자시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도 단독

투자가 가능하다. 자세한 국가별 투자정보는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내 해
외투자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14)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제59조제3항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투자주식에 대하여 원가법(cost method)이 아닌 지분법(equity method)을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2004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11,704개 중 단독투자는 53.4%, 
합작투자는 4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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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

신규투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다. 다만, 관행적으로 법인의 신

설 및 신규의 생산설비의 투자, 신규고용의 창출 등을 동반하는 Green-

field형 투자를 말한다.16) 법인신설 없이 생산설비만을 증설하는 경우도 

신규투자에 포함된다. 참고로, 외촉법 은 신규투자와 증설투자를 구분

하지 않고 신 증설투자에 대하여 투자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인수 합병(Merger & Acquisition)

M&A는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개념화된 용어는 아니다. 합병(Merger)

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여 법률적 사실적으로 하나의 단일기

업17)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인수(Acquisition)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다른 기업의 경영권

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피인수합병회사의 주주들은 인수합병회사

의 주식을 교환받거나 현금 또는 다른 형태의 대가를 받게 된다.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는 원칙적으로 피합병회사의 영업행위의 동일

성을 유지하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채권 채무관계를 승계한다. 

인수의 경우 인수방법은 자산구매(Asset Purchase), 주식구매(Stock Pur-

chase), 합작투자(Joint venture) 및 사유화(Privatization) 등이 있다. 일반

적으로 자산구매에 있어서는 피인수회사의 영업행위의 동질성이 인수

회사에서 더 이상 유지되지 않지만, 주식매수의 경우는 동질성이 유

지된다.18)

16) 전원지역 또는 녹지대를 뜻하는 Greenfield형 투자라 함은 공장설립이 수반되는 
투자를 말한다.

17) 합병행위가 되기에 충분한 주식을 인수하면서도 피인수회사를 별도의 법인, 즉 
인수회사의 자회사로 계속 남겨주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인수행위
는 있어도 합병행위는 없게 된다.

18) M&A의 유형별 개념 및 장 단점 등에 대하여는 이동호, 󰡔M&A 매뉴얼 M&A4.), 
pp.45 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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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적인 FDI의 정의(외촉법 제2조제1항
제4호)19)

가.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가목)

가장 전형적인 FDI의 제1유형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다. 외

촉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그 개념

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20)

(1) 투자의 주체: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하면 그 대상에 대한 구분이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법률상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그 밖

에 법인과 유사한 법적 성격을 띤 단체들도 있으며,21) 자연인에 있어서

도 국적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자연적인 출생지를 기준

으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헌법 

제2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대한

민국 국민이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를 외국인이라 하고 있다.22)

19) 이하 전통적인 FDI의 개념에 대해서는 졸저, 외국인직접투자제도 해설, 세경사, 
2005, 120쪽 이하를 참고. 

20) 이와 같은 FDI의 개념 규정은 뒤에서 살펴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왜 인정해야만 하는지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21) 민법 제3조 및 제32조 등.
22) 국적법 제2조 및 제3조.



. 법제개선 사례: FDI 인정범위의 확대

20

한편, 외촉법 에서는 그 법률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고 외국인투자

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적법

상의 외국인의 개념과는 별도로 이 법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즉, 외촉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을 보유

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및 대

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국적의 개인

통상적으로 개인으로서의 외국인이라 함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즉 외국국적을 가진 자 이외에 무국적자도 포함된 개념으

로 이해되고 있으나, 외촉법 에서는 이를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한

정하고 있다. 외국국적을 가진 자면 되고 성별 인종 종교 연령 등

에 있어서 차별이 없음은 물론이고, 의사능력 행위능력 여부를 불문

한다.23)

외국법인

외국법인, 즉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외촉법 상의 외

국인에 포함된다. 법인이라 함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

격을 가진 실체24)로서 영리 비영리, 사단 재단의 구별을 불문하지

만, 통상적으로 상법상의 상인인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제경제협력기구

외촉법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협력기구도 외국인투자의 주

체가 되는 외국인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경제협력기구라 함은 

23) 다만, 외국인투자를 위한 자금도입계약 기술도입계약 등의 체결에 있어서는 의

사능력 행위능력 등이 문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24)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제34조는 법인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
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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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어, 일정한 목적하에 국제

법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자체기관에 의하여 독자적인 행동

을 하는 조직체를 말하는데, 외촉법 에서는 이를 외국정부의 대

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FC(국

제금융공사)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국제

기구,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로 구분하고 

있다.25) 실제로 특정 국제협력기구가 외국인투자의 주체로서 외국인

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마다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해 확

인하여야 할 것이다.

(2) 투자의 객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개인기업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법인, 즉 대한민국의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

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외국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즉, 외국투자가)

이 출자한 기업, 즉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법적 형

태를 취한다. 따라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자회사나 관련회사

(subsidiary or associate)는 당연히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된다.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간의 파트너십이나 조인트벤처가 합자 합명회사의 

형태일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된다. 영미법은 corporation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별도의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부여하지만,26) 

25)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1항.
26) 영미법의 Partnership은 partner가 무한개인책임(unlimited personal liability)을 진다
는 점에서 우리나라 상법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와 대응될 수 있고, 
LP(Limited Partner- ship)은 해당 투자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와 무
한개인책임을 지는 unlimited partner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합자회사와, LLPs(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는 partner)가 limited 
liability를 진다는 점에서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합자회사와 유사하다. 그러나 우
리나라 상법은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모두 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지만, 
영미법상의 Partnership은 회사설립(incorporated) 형태가 아닌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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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에서는 합자 합명 유한회사도 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27)

또한, 법인에는 설립 중인 법인도 포함된다. 상법에서는 회사는 설

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8) 그러나 회사의 실체

는 설립등기시에 돌출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등기 이전에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절차29)를 진행하는 일정한 조직이 있으며, 

이를 설립 중인 법인이라 한다.30) 외촉법 에서 국내법인에 설립 중

인 법인을 포함하고 있는 실체적 의미는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신

고를 회사의 설립등기에 앞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목적: 지속적인 경제관계의 수립

현행 외촉법 에서 포트폴리오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지속적인 경제관계의 수립 여부이다. 물론, 포트폴리

오 투자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율대상이 되며, 외국인직접투자는 외촉

법 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외촉법 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요

건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즉, 내국법인 또는 개인기업)과 지속적인 경

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31)

여기서 ‘지속적인 경제관계’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경

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보는 기준으로서는 외촉법 시행령의 규정과 같이 주식 등을 소유하

는 경우는 5천만불 이상을 투자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고, 공식적인 회사조직(예를 들면, 정관)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차이가 있다.
27) 상법 170조 및 제171조제1항 참조.
28) 상법 제172조.
29) 주식회사는 설립과정에서 발기인(promotor)이 중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청약과 배정을 하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들을 선임한다. 필요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0) 법률적 개념은 아니며, 판례는 설립 중인 회사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서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

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하고 있다(대판 1990.12.26, 90누2536 대판 1985.7.23, 84누678 참조).
31)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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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또는 10%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원선임 등의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32) 즉, 

‘지속적인 경제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에서 살펴보게 될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등, 주식 등을 소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4) 요 건

기본요건

기본적인 투자금액과 투자비율은 5천만원 이상 투자금액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의 소유이다. 즉, 외국인투

자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요건은 우선, 외국인투자의 금액은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또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33)

여기서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도 1인마다 각자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며, 또한 각자가 10% 이상의 의결권 있

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3인이 

공동출자하는 경우 최소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어야 하며, 3인 중 1

인이라도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에 미달하는 경

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못한다. 반면에, 최고 투자금액에는 제

한이 없다. 따라서 투자의 상한선 없이 무한정 인정된다. 또한, 의결

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아무리 많이 소유하더라도 이는 계산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와 같은 기본요건은 최초의 투자 당시에 요구되는 조건이

며, 증액투자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당해 외국

32)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참조.
33)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및 동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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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자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규모가 5천만원 미만이

거나 그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34)

보충요건

외촉법 에서는 기본요건인 5천만원 이상 투자금액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의 조건에 미달하는 때에도 일정

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 1인당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미만

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

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등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35)

이상과 같은 임원파견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서 외국인투

자를 인정하는 것은 비록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이 작더라도 임원파

견 선임, 원자재 납품 및 기술제공 등을 위한 계약을 통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경영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관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 해외모기업 등이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
(나목)

(1) 투자의 주체: 해외모기업 및 그와 일정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

국내에 도입된 장기차관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외모

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34) 참고로, 2004년 1월 외촉법 시행령 개정 당시 증액투자와 배당금 투자시 최소투
자규모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으
나, 행정해석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35)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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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장기차관으로 대부되어야 한다. 여기서 해외모기업은 외국

인투자기업에 대한 해외에 있는 직접투자가이지만, 외촉법 제2조제

1항제4호나목은 외국투자가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해외모기업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외촉법 이 외국투자가 대신에 해외모기업으로 

특별히 규정한 것이 당초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최소지

분 소유비율을 설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현행 외촉법 에는 이와 같은 지분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촉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기업은 해외모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6)

해외모기업과 일정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을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의 조모기업), 해외모기

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

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모기업의 모기업 

또는 자매기업, 즉 외국인투자기업의 조모기업 또는 삼촌기업) 또는 

36)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을 통해서도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동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은 해외모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
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장기차관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

외모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해외모기업의 지분을 10% 소유하고 있는 기업(즉,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약한 기업)도 외촉법 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장기차관의 적격 
제공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반드
시 50% 이상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동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는 해외모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즉,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
관계가 강한 기업)의 경우,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동 시행령 제2조제3항에 있어서 제1호와 제2호의 규
정을 합쳐서 살펴보면, 해외모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50% 미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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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모기업, 조모기업과 삼촌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 관련기업(외국인투자기업

의 자매기업) 등 모두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1월 13일 개정되기 이전의 외촉법 시행령 은 모기업 또는 

조모기업에 의한 장기차관만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삼촌기업이나 자

매기업으로부터의 장기차입은 배제하였다.37)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경

우 생산 금융 연구개발 등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

하는 추세에 있다.38)

이에 따라 장기차관의 경우 해외모기업이나 조모기업으로부터의 직

접적인 차입보다는 해외모기업의 자매회사(외국인투자기업의 삼촌기

업)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매기업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가 너무 협소

하여 실거래상의 관행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에 따라 2004년 1월 개정된 외촉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의 차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기준으로 모기업 조모기업 삼촌기업과 자

매기업이 5년 이상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2) 투자의 객체: 외국인투자기업

장기차관의 대주는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의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고, 차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된다. 여기서 외국인투자기

37) 즉, 당시에는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이 발행주
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
었다. 

38) 예를 들면, 미국계 GE그룹은 GE Capital이라는 금융회사를 별도법인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보험 등 제2금융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 기아자동차도 현대캐피털을 할부금융회사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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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해외모기업이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를 한 국내법인 또는 개인 기업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앞의 경우와는 달리 설립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격이 없

기 때문에 차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외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관의 도입신고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난 후 당해 

기업을 차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요건: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장기차관

장기차관의 대부계약(貸付契約)

일반적으로 대부라 함은 금융기관이 약정된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일정 조건하에서 일정한 자금을 외부에 융통해 주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어음대부 증서대부 당좌대월 어음할인 당좌대부 지

불승낙 대부유가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39) 대부행위에는 금전대차행

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외촉법 은 금전대차거래가 전제된 대부로서 

5년 이상 기업간 장기차관만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함으로써 매우 

좁게 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년 미만의 차관이나 무역신용 회

사채40) 및 기타 대출 등은 비록 기업간 부채에 해당되지만 외촉법 은 

이를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ECD Definition에서는 장 단기 차

관, 무역신용, 기타 대출 등의 부채거래(상환기간 연장도 포함)와 같은 

기업간 부채(inter-company debt)를 그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모

두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하고 있다.41)

39) www.yahoo.co.kr 백과사전 참조.
40) 한편, 외촉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등을 주식 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되는 부분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41) OECD의 경우에는 기업간 자금흐름(inter-company flows)을 외국인직접투자에 포
함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IMF FDI trends and statistics는 기업간 자금흐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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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상환기간

대부계약으로서의 차관에 있어서 상환방식은 일시상환식과 거치식

이 있다. 먼저, 일시상환 부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상환기간 산

정 계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거치기간을 두고 분할상환하

거나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장기차관의 기간 산정 계산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공장설립형 투자(Greenfield)의 경우 5년 이상의 장기차관

은 외국인직접투자로서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투자관련 인

센티브의 수혜대상42)이 되기 때문에 기간산정은 매우 중요하다. 기간

산정에 대하여 산업자원부고시인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규정 제6조의

2는 외국환거래규정 의 평균차입기간을 준용하여 각 기간별 분할 또

는 중도상환금이 총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

들의 합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3)

3. 비영리법인에 대한 FDI 인정(외촉법 제2조
제1항제4호)

가. 인정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FDI 개념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

에 대한 투자 자체를 이정할 여지가 없었다. 즉, 제1유형에 해당하는 

하여 직접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간, 동일한 투자가를 가진 외국인투자기업간 
장 단기 차관, 무역신용, 기타 대출 등의 부채거래(상환기간 연장도 포함)와 같은 
기업간 부채(inter-company debt)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기업인 금융
기관과 해외의 관련 회사간에 있어서는 지분소유와 permanent debt, 즉 자회사에 대
한 permanent interest를 대표하는 것만을 직접투자의 흐름에 포함시키며, 채무는 포
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See OECD, id., para. 39.

42)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규정된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
을 충족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금액에 포함된다(투정 55121-19, 1999.6.26 참고).

43) 외촉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규정 제6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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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출연에 따른 자금 투여가 가

능하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 또한, 제2유형에 해당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제1유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투자 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제2유형의 

요건 또한 만족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연구개발 교육 의료 분야 등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민간 국제기구의 국내유치 등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어,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도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 개정(2007.4.2 본회의 

의결 2007.4.27 공포 2007.10.28 시행)은 R&D센터 학교 병원 

등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즉, 외국인이 비영리연구법인 등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

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

여,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인정할 필요성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분야, 즉 우리나라에서의 학교와 

병원에 대한 ‘출연’의 입법사례를 통하여 그 사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학교에 대한 외국인투자 문제

민간 분야에서 학교에 투자(출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에 따

르도록 되어 있다.44) 동법 제3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

44) 교육기본법 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각 국립학교 설치령 인 대

통령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반면, 민간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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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없으며,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사립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학교법인으로서, 이는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한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거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에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예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과 제주국제자유도시(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된다. 동 규정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오로지 경

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만 학교에 대한 출연행위를 할 수 

있다. 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

면 사립학교법 에도 불구하고,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이렇게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

획법 제7조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을 적용하지 배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

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구역에 있어서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등 관

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아직 비영리법

인의 법인격으로 한정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비록 해당 특구에 대

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학교 설립 자체는 가능하게 했으나 이와 

같은 학교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촉법 상의 

외국인투자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없었으며, 따라서 학교 등 관련 비

영리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다른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와는 달

설립은 사립학교법 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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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등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

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는 한계점을 노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학교 설립의 허용에 그치지 않고 학교 설립을 위해 

출연한 자본을 영리법인에 대한 출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직접투자, 

즉 FDI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된 것

이다.

(2)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문제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외국교육기관 또

는 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입

법체계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 내국인 설립 원칙 및 비영

리법인 원칙을 정하되, 특별법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

시에서만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그 설립을 허용하는 유사한 원

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만,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경우는 외국교육기관에 비해 그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해 

보다 엄한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 에서는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즉, 의료법 제33조에서는 내국인 또는 비영리 내국

법인으로 한정해서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은 i)보

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 ii)경제자유구역 범위를 조건으로 예외적으

로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45) 또한, 그 활동

45)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외국인교육기관 설립에 요구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에 
비해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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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실질적 제한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3조제5항은 외국인에 의한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의료보험 혜택이 없

도록 하여 그 수요를 제한하려는 규정이 있는 등 그 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 밖에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경제자유

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에 종사할 수 있으나,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는 없어,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

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비록 해당 

특구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 자체는 

가능하게 했으나 이와 같은 병원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촉법 상의 외국인투자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없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의료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다른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와는 달리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등이 불

가능하게 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는 한

계점을 노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병원 등 의료기

관의 개설을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원 등 의료기관 설립을 위

해 출연한 자본을 영리법인에 대한 출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직접투

자, 즉 FDI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한편, 그러나 병원 등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와 관련하여 법령상 단순

히 ‘외국인’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는 것으로 보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와 동일

하게 비영리법인에 한정하는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46) 즉, 경제자

46) 아직 구체적인 법적용 및 해석이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동법의 적용범위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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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역 등 특정구역에 있어서 외국인이 병원 등 의료기관의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의료법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병원 등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아직 비영리법인의 법인

격으로 한정된다고 본다. 

나. 법률개정의 내용

2004년 4월 개정된 외촉법 은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에 대하서 이를 

외국인직접투자, 즉 FDI의 범위로 인정함에 따라 연구개발 교육 및 

의료 분야에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즉, 

비영리법인의 출연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여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동법 제2조제4항다목),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동법 제2조제4항

라목)을 각각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즉 FDI의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2가지 유형에서 총 4가지 유형으로 확대되었다. 

(1) 과학기술 분야 R&D에 대한 외국인투자(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외국인이 외촉법 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

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 시설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

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出捐하는 것을 말한다(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여기서 

“일정한 기준”이라 함은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즉, 과학기술 

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령해석상 그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무리한 해석

이며, 현행법상 외국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설립이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법제개선 사례: FDI 인정범위의 확대

34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과학기술 분야 R&D와 학교 병원 등 기타 비영리활동과 가

장 큰 차이점은 그 투자가 이뤄지는 대상의 제한성이다. 즉,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법 과 의료법 외에 경제

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특별법에서 외국인은 경제자유구

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만 학교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 지

역이 한정되지만, 과학기술 분야 R&D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

다. 따라서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연구소 형태의 법인 아닌 R&D센

터, 비영리법인 형태의 R&D센터, 그리고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형태

의 R&D센터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전국 어디서든 과학기술 관련 

R&D센터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며, 그에 대하여 적합한 국가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2) 학교 병원 등 비영리활동에 대한 외국인투자(법 제2조제1항
   제4호라목)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

내용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외촉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기

준”이라 함은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

이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

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

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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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第 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3. (생  략)
  4. “外國人投資”라 함은 다음 各目
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
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
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

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하여
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
기업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

는 기업

      (3) 외국투자가
   <신  설>

第 2條(定義) --------------------------------
-----.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
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중

<법률 제840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법제개선 사례: FDI 인정범위의 확대

3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

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

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라.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
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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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의 준비: 입법평가와 그 기준의 선정
1. 입법평가의 종류 및 평가기준

가. 입법평가의 의의, 기능 및 종류

입법평가제도는 법적 규율을 받게 되는 영역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들 법이 당초 입법자의 입법 목적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법률의 효과성, 

규범성,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입법의 質을 높

이기 위해 고안되었다.47) 즉, 입법의 실패 또는 위기 현상을 극복하고 

입법 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입법 활동을 위해서는 입법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현

재의 법령이 그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또는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여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이 필요한지 여부

를 결정하는 평가제도가 입법평가라 할 수 있다.48) 

이와 같은 입법평가는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입법과정을 거쳐 법령

안이 공포 시행되고, 그 이후 법집행 단계까지 일련의 단계별로 평

가를 함으로써 보다 좋은 법령으로 효과성과 수용성(受容性)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49)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수행되

고 있는 입법 관련 각종 평가제도들50)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입법평가

를 실시할 경우 입법절차가 간소화되고 정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

제화를 지원하는 등 국법체계에 있어 입법체계 및 그 프로세스를 개

47) 법제처, 입법평가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2006, 1면~9면.
48)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기준과 실무지침에 관한 연구 , 2008, 11면.
49) 법제처,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윤철 홍완식), 2005, 32면. 
50) 현행법상 법령심사 외에 법안비용추계제도,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부패영
향평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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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입법평가는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입법을 방지하여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입법과 관련한 업

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며, 법령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범자인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하며, 법령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함

으로써 국민의 법률에 대한 자발적 수용(受容)을 높여 해당 정책이나 

법령 내용에 대한 정당성과 과학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51)  

한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입법평가를 정책학 분야에서 이론화 체

계화된 정책평가(program evaluation) 이론을 입법학에 도입 응용한 것

으로 보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입법평가는 그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사

전평가(prospective evaluation), 중간평가(mid-term evaluation), 사후평가(ex- 

post evaluation) 등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52) 

사전평가는 법률의 채택이나 실시의 가부를 검토하거나 복수의 대

안들 중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법

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과 다른 정책과의 관계 등

을 정리하고 필요한 대책 등을 검토하는데 유용하고 그 결과를 법률 

시행 전에 기획입안 단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

률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정보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중간평가는 일단 제정 및 시행된 법률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당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개선과 재검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마찬가지

로 사후평가는 법률이 시행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법률 시행의 

효과를 실제 정보와 자료를 사용한 실정적 평가를 통해 예측이 타당

51) 같은 취지의 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기준과 실무지침에 관한 연구 , 2008, 
13면.

52)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법제2002-3, 18면~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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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주된 평가요소 대  상
입법단계에서의 
중점요소

사전평가

수요파악

개입이론의 타당성 검증

비용 및 효용의 사전검증

평가지표 및 수치목표의 

결정

평가계획의 결정

규율할 필요성 분석

규율대안모델에 대한

심사분석

- 사전적 구상단계

중간평가

평가지표의 계속 수집

당초 계획의 실적 검토

중간비용 및 효용평가

개선제안

효력 최적화

비용편익관계

지속성

이해가능성

집행유용성

시민에 대한 친숙성

의 관점에서 초안
심사

- 사전적 초안단계

사후평가

성과에 대한 수치목표

의 달성

영향 및 효용

비용

결론 및 제언

법령의 목표달성 실증

 무수성 수정 폐지 또

는 신규제정의 추론
- 사후적 적용단계

했는지 검증한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실증적 정보와 자료에 의거한 

평가 결과의 피드백과 무수정 수정 폐지 또는 신규제정 등의 추가

적인 검토가 가능해진다.

<표> 입법평가 유형과 각 유형별 주된 평가요소 및 대상

나. 입법평가기준의 중요성

입법평가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목적이나 대상에 적합한 

평가를 위한 기준 또는 평가 요소를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한다. 입법평가기준과 그 항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적용할 

입법평가의 방법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입법평가의 과정과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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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입법평가가 모든 평가기준을 포괄하여 평가하

려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따른 인력과 비용 시간의 부담이 매우 크

고, 제대로 된 평가방법이나 절차를 모두 거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각 평가기준에 관한 평가 내용이 형식화 되거나 부실해지기 쉽다. 반

대로,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적게 선정되는 경우에는 현형 법제에 대

한 제대로 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정된 평가기준 

외에 다른 평가기준에 따른 영향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과오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입법평가기준은 모든 법령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입법평가의 종류 방법 및 개별 법령의 

특성과 입법목적 등에 따라 달리 선정될 필요가 있다. 

종래 입법평가의 기준으로는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영향력(impact), 법 경제성, 친숙성, 적용 적합성, 법 합치성, 계획 합치

성 등을 들 수 있다.53) 특히, 독일의 법률의 결과에 대한 예측 평가 

지침서 는 사후평가기준으로 목표달성의 정도, 비용측면(예상 비용 대

비 실제 발생한 비용, 질적 측면), 편익비용분석, 수범자의 자발적 복

종 정도, 실용성, 예상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포함한 부수적 효과 등을 

들고 있다. 

이중에서 종래 대표적인 입법평가 기준으로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둘 수 있는데, 먼저 효과성(effectiveness)은 ‘목적 달성도’라고도 하며, 

법 규범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 합의와 강

제의 정도, 법 지식의 상태, 법률과 현실의 차이 등에 의하여 결정된

다. 이와 같이 효과성 기준은 현실에서 입법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 

되었는가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평가기준 적용의 관건은 목표의 명확

화이다. 그런데 입법 목표를 명확화 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 입

법 목표는 대부분의 공공목표가 그러하듯이 무형적이고 모호한 경우

가 많으며, 나아가 입법 목표는 복수인데다가 이들 목표들이 갈등을 

53) 박영도, 앞의 논문, 18면~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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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효과 평가의 시점에 따라 무엇을 

목표로 보아야 할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입법 평가가 

입법 시행 후 1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와 10년이 지난 후

에 이루어지는 경우의 입법 평가의 목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효과성 기준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 평가

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정부의 활동은 예산 제약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목표 달성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라 할지라도 다른 대안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많은 지출이 소요된

다면 최선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 다만, 비용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목

표달성이 매우 중요하다면 효과성이 가장 중요한 대안 비교 평가기

준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반면에, 효율성(efficiency)은 투입된 자원과 그로부터 산출된 재화나 

서비스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묻는 것으로서 목적-수단 관계를 묻는 

것으로 좁은 의미로는 ‘투입 대비 산출’, 넓은 의미로는 ‘투입 대비 

효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산출(output)은 어떤 활동이나 업무수행

의 직접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투입(input)은 이러한 활동 또는 업무수

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의미하며, 이처럼 투입된 

자원을 화폐가치로서 표시한 비용으로 나타낸다.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거나 동일한 효과를 위하

여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대안을 발굴할 때 이러한 효율성기준이 적

합하게 된다. 입법 비용은 입법의 추진으로 인하여 희생되는 사회적 

가치로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정

한 비용으로 효과를 최대화하는 대안을 채택하여 추진한다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효율성을 기준으로 대안을 

선택한다면 자원의 최적배분(optimization)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효

율성 기준은 효과성 기준과는 달리 비용을 고려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효율성 기준에 있어서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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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정성과 같은 정의의 판단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영향(impact)은 입법의 시행으로 대상 인구나 대상 사회현상에 

개선효과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있었는가를 묻는 것으로서 

독일에서의 ‘부수적 효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가 비의

도적인가,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지속적인가 일시적인가, 지속적인가 

일시적인가, 구체적인가 추성적인가의 다양한 관점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법 합치성은 상위법과의 체계성, 완비성, 관련성 등을 묻는 것

이며, 계획합치성은 장기적 구상이나 세부계획과의 조화성을 심사하

는데 독일은 이러한 기준을 입법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다섯째, 적용 적합성은 수용가능성, 행정 실제성, 행정비용의 최소화, 

실행가능성, 관할 적합성 등을 묻는 것이며, 법 경제성은 규율의 필요

성, 규율의 밀도, 규율의 강약을 묻는 것이고, 친숙성은 이해성이나 

실생활에서의 적합성 등을 묻는 것이다. 이들 기준은 독일에서의 실

용성이나 수범자의 자발적 복종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기준들의 의미 각각이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념

들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외한 영

향, 법 합치성 및 법 적합성의 개념은 그 개념이 유사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와 같은 개

념들은 효과성과 효율성은 물론, 다음에서 살펴보게 될 법 집행의 효

율성이나 적정성과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후적 입법평가에 있어서는 별도의 평가기준이 있다. 즉, 법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입법은 제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입법이 현실에서 의도

한 성과를 충분히 내고 있지 못할 때 입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가 잘못 되어서가 아니라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입법 결과를 효과성, 효율성, 그

리고 그 밖의 부수적 효과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법 집행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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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인한 입법 실패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입법 성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법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

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행정부에서 기관평가의 일

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체평가의 평가기준(안)에 제시되어 있는 정

책집행평가기준이 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입

법집행과 관련하여 시행과정의 효율성과 적절성이 평가기준이라고 할 

경우 먼저, 시행과정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일정 계획에 맞춰 제때에 

법 집행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

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반면에 시행과정의 

적절성은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 또는 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

여 대응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국민과 이해당사자 등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묻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입법의 효과성, 효율성 등 입법 결과에 

대한 평가와 입법 집행상의 효율성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모두 경제

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입법의 윤리적 

도덕적 평가와는 관련성이 비교적 적다. 입법에 있어서 윤리적 도덕

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해당 입법을 정당화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

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측면보다 더욱 중

요한 측면으로 인식될 수 있다. 법률은 정치적 산물이고 입법절차는 

정치과정이라고 할 만큼 법과 정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현대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있어서는 정치집단인 의회가 입법과정을 전

담하고 있어 이와 같은 정치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쉽지 않다. 

입법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기

타 법 집행과 관련한 효율성 적절성만을 근거로 입법평가가 이루어

질 경우 이후의 후속조치에서 상당한 사회적 반발을 유발함은 물론 

법규의 개정 폐지 개편 또는 존속에 대한 잘못된 대안을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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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입법평가 기준의 하나로 포

함시킬 필요가 있다.54) 

2. 입법평가 방법의 선택 및 평가기준의 도출

가. 입법평가의 방법 선택: 중간 입법평가

현행 외국인직접투자, 즉 FDI와 직접 관련된 법률은 외촉법 이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

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 법은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함께 자체의 연혁을 보유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는데, 당시의 외국인투자는 오늘날의 외국인투자의 개념과는 달리 정

부가 공공차관의 도입을 주도함으로써 국내 토착기업을 육성하는 국

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다. 당시의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

이라는 의미로서 “외자(外資, Foreign Capital)”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

며,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업종도 열거방식(Positive List System)55)을 채

택하여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형태를 취

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통하여 국내 산업기반이 갖추어

짐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국제

경제사회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는 오늘날의 외국

54) 사업타당성 분석의 중요한 기법 중의 하나인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
sis)에서도 경제적 효율성 기준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책적 고려 또는 윤리적 판단
을 분석기법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서 개잘 중에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가 그 사례이다. 

55) 외국인투자 가능업종의 열거방식(Positive List System)이라 함은 “법령 등에서 명
시적으로 규정하는 업종에 한하여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법령 등에
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업종에 한하여 외국인투자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서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열거방식(Negative List System)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2. 입법평가 방법의 선택 및 평가기준의 도출

45

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

치정책은 본격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투자제한을 조심스럽

게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외환확충과 기업구조조정이 긴급한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정책도 적

극적인 개방화와 자유화로 전환되었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제

개정하여 외국인투자대상 업종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였으며, 이와 함

께 외국환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던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을 폐

지하고 외국환거래법 을 새롭게 제정하여 외국환의 거래도 대폭 자

유화하였다. 외국환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1994년 4월부터 기업과 금

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에 관련한 외환규제가 이미 철폐되었고, 2단계

로 2000년 말에는 개인의 자본거래를 포함한 나머지 외환규제도 철폐

된 바 있으며,56)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원칙도 종전의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에서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로 전

환되었다. 그 밖에 외국인의 토지취득도 전면적으로 자유화되어 외국

인도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 없이 우리나라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57) 

56) 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에 있어서는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등의 지급한도가 폐지되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한도도 폐지되었다. 또
한, 해외 예금 신탁 증권투자 차입 등 자본거래가 자유화되고,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 의무가 완화되었으며, 해외사무소의 활동경비의 제한이 폐지되고, 다자간 상
계를 허용하였으며, 결제방법도 다양화함으로써 해외영업활동의 편익을 제고하였
다. 또한, 비거주자의 외환거래도 자유화하였는데, 비거주자의 국내 단기예금 신탁

을 허용하였고, 외화매입 원화대출 등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였다.
57) 1998년 5월, 종전의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외국인토지법

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전문개정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토지취득제한을 전면 폐지하

였다(동법 §4 ). 또한, 같은 해 4월과 5월에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
정 (산업자원부고시)을 개정하여 건물분양공급업 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임대업

을 각각 개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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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외국인투자는 외국환거래법제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발

전의 과정에서 큰 굴곡을 가지면서 변천 발전하여 왔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외국인투자관련 법률도 변천하였는데, 외자도입촉진법 (1960. 

1.1 1966.8.3), 외자도입법 (1966.8.3 1997.1.30), 외국인투자 및 외

자도입에 관한 법률 (1997.1.30 1998.9.16)을 거쳐 현재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8.9.16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글에서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안, 즉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FDI의 인정 

범위에 추가한 것은 아주 작은 ‘일회성 사건’에 해당한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의 연혁(history)에서 볼 때, 2007년 4월 27일 공포된 법

률 제8401호 외촉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학

교 병원 등 특정한 분야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써 시기적으로도 1년이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58) 해당 정책

이 어떠한 효과를 낼 것인지 아직 불명확한 상태에서 도입된 것이다. 

실제로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다목 및 라목이 추가되어야 한

다는 논의는 매우 최근의 일이었다. 참여정부는 2004년부터 본격적인 

‘동북아 과학기술 허브’ 유치를 목표로 대통령 소속 과학기술자문회의

에서 그 제도개선에 착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 R&D

센터 유치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R&D센터가 비영리법인 

또는 非法人의 공익연구소 형태로 설립되고 있어 원천적으로 외촉법

상의 외국인직접투자, 즉 FDI로 인정될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

러, 이와 유사한 형태의 학교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에 대

해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법제개선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다목 및 라목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R&D 또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같

58)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인  2007. 10. 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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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정 구역에 있어서 학교 병원 등 외국인이 일정한 비영리법인 

등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을 외국인직접투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등과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도의 기술을 수반

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촉진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이 글에서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라목에 대한 가장 적합한 입법평가 방법은 현 시점에서 제정 개정 

및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가, 

당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개선과 재검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간평가’

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간평가는 일단 제정 개정 및 

시행된 법률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당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개선과 재

검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마찬가지로 중간평가는 일단 시행되

고 있는 법률의 시행효과를 실제 정보와 자료를 사용한 실정적 평가

를 통해 당초 예측이 타당했는지 검증한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실증

적 정보와 자료에 의거한 평가 결과의 피드백과 무수정 수정 폐지 

또는 신규제정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가능해진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촉법 의 경우 짧지 않은 법률 연혁

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

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결정되면 해당 국가정책이 자주 변

경하는 속성을 갖는다. 실제로 외촉법 을 비롯한 외국인직접투자 관

련 기본법은 거의 해마다 변경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제

도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없애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 나아가, 무한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는 필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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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규제완화와 투자유인정책 확대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확대가 요청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대한 입법평가는 그 법률 시행의 

효과를 실제 정보와 자료를 사용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입법취지에 

충실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검증하는 방식, 즉 ‘중간평가’가 가장 적

합한 입법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 당시 의

도했던 입법목적이 입법을 통해 충분히 실현되었는지 살펴보고, 몇가

지 입법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법적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나. 입법평가기준의 도출: 효과성평가 및 입법체계의 
적합성평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및 입법실무에서의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중간평가의 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후적 입법평

가와 마찬가지로 입법이 당초 의도한 결과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 

즉 입법의 효과성 및 입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성과가 적절하고 효율

적이었는지의 여부, 그 밖에 입법으로 인하여 발생할 부수적 영향 및 

문제점 등이 가장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

평가기준은 입법의 취지, 필요성 및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주된 내

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효과성과 효율성의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

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외촉법 은 ‘외국자본의 효과적인 도입’을 정책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 또는 정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국민 규제업무와

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 즉, 해당 입법으로 인하여 투입된 자원 

또는 비용을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외국인직접투자는 가급적 많이 유치하면 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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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통적인 중간평가의 기준으로서 당초 목적으로 하던 입법의 

취지, 필요성 및 그 내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효과성’ 평가

로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효과성 평가의 항목으로서 

입법의 필요성 측면에서의 효과성 평가, 정책 수행의 정도에 해당하

는 좁은 의미의 효과성 평가 및 규범적 측면에서의 효과성 평가 등으

로 구체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입법 자체의 문제점 외에 법 시행 과정상의 효율성과 적정성

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분야의 비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당초 외국인직접투자로 허용되지 

않던 부분이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므로 해당 분야의 규

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써 국가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이나 업무수행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력을 분

석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기관이 상당히 많고 동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여 짧은 기간이 지난 시

기로써 현 시점에서 해당 규정의 법 집행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법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즉, 외촉법 은 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로 되어 있으

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사무

는 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kotra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외

국인직접투자에 필요한 토지 인력 자원 등을 공급하는 것과 각종 

인허가 업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가 된다. 아울러 분야

별 비영리법인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학교 병원 등 해당 분야의 주무

부처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업무수행방식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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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법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관한 입법평가는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아울러 이 글의 대상이 되는 입법평가는 ‘입법체계의 적합성 평가’

를 필요로 한다. ‘입법체계의 적합성 평가’는 해당 법률의 입법으로 

인하여 국법체계 전체 또는 해당 분야의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impact) 

또는 문제점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체계의 적합성 평가

기준으로서 상위법과의 체계성 또는 완결성에 기여하는 정도, 입법체

계의 완비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

고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신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법의 완비성이라 할 것이다. 즉, 외촉법

의 관련 규정을 새롭게 보완함으로써 종전의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일부 흠결이 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입법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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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 및 법제개선의 방향
1. 입법평가의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평가에 있어서 중간평가는 법령이 시행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법령이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정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실시하는 외촉법 에 대한 입법평가는 주로 해당 입법의 목표달성도

를 중심으로 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한지,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느 범

위까지 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정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논거를 제공하기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법규정

이 의도하는 목표에 제대로 도달하였는가,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으

며 이러한 부작용은 중요한 것인가, 현행 법령에 따른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증감 또는 경감되었는가, 법령이 실용적이고 준수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법령 개정의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당위성-현실성

의 비교, 법령 이전-이후의 비교, 법령의 시행에 따른 시간적 흐름에 

따른 비교,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OECD 등)와의 사례 비교연구 등

을 통하여 실시하게 된다.59)

59) 입법평가 기법과 관련하여 참고한 자료는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기준과 실무
지침에 관한 연구 , 2008, 31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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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평가의 실제

가. 입법정책의 효과성 평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 4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8401호 외

촉법 일부개정법률은 외국인이 비영리연구법인 등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외국인직접투자

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등과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종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비영리법인과 관련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당초의 입법취지는 법 개정과 함께 충분히 달

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직

접투자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2009년 상반기까지 과학기술 분야 R&D 

관련 일부 출연을 제외하고 특히,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분야의 비영

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일부 상담 수준의 투자문

의를 제외하고는 아직 뚜렷한 유치 실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학교의 비영리법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나서서 외국으로 어학연수나 유학을 떠나는 학생과 주변 국가의 

해외 유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영어교육도

시가 조성되는 가운데, 미국 내 주요 사립학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제

주도 등 관련기관이 애쓰고 있으나60) 특별한 성과는 없다. 특히, 제주

특별자치도는 국토해양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도 교

육청,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등이 공동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사립학교들을 대상으로 제주 유치활동

60) 한겨레신문 2009. 7. 19.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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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투자를 확정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도 유사한 실정이다.

한편, 병원 등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의료산업의 

특성상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을 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등 의료기관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전무한 실적이며, 일부 지역에서 

투자문의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61)

참고로, 최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09년도 상반기 FDI 유치실적

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1% 증가한 46억 4,400만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금융위기로 위축되었던 1/4분기의 유치실적(38.2% 감소)에 비해 

2/4분기에는 국내경제의 회복전망에 힘입어 62.0% 대폭 증가하는 실

적을 보였다. 이는 경제위기로 관망세에 있던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

경제의 안정세와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 가능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시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학

교 병원 등 특수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아

직까지 전무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외국인이 비영리연구법인 등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

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

구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촉진할 것이라는 입법목적은 법 개정 1년이 

되는 시점까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1)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우리들리조트를 조성, 운영하고 있는 우리들병
원이 미국 중국 자본과 합작해 제주리조트 내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키로 

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병원은 2009년 7월초 미국 국제척추정형외과주
식회사(ISOI) 및 중국 태슬리(Tasly) 그룹과 1억달러(한화 1250억원)를 투자하는 내
용의 3자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제주일보 200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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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체계의 적합성평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및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로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외국인이 학교 

및 병원 등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는 있으며, 나아

가 외촉법 을 개정하여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를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하는 법제개선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당초 예상되었던 외국인투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2002년 이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학교 병원 투자’에 관해

서는 외국인투자가들이 제대로 문의 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이다. 이처럼 일부 특구(special district)에 대해 학교 병원의 설립을 허

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체가 곤란한 것은 외촉법 외에 민

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즉 입법체계상의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FDI 개념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 자체를 이

정할 여지가 없었으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 등과 지속적인 협력관계

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학교 병원 등의 형태로 출연하는 

것을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비영리법인과 관련한 투자를 외국인직접투자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

하고 외국인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비영리법인의 ‘법적 속성’에

서 찾을 수 있다. 즉,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 비영리법인과 관련한 투

자 자체를 외국인직접투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법적성격으로 인한 출연금의 회수에 대한 제한으로 투자를 주저하

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자본의 속성상 일정한 투자금에 대하여 수

익의 회수 또는 최종적인 출연금의 회수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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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외촉법 과 외국환거래법 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일정

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즉, FDI의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된 자금에 

대하여는 다른 외국환거래와 달리 외환에 있어서의 긴급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硬貨로 적정 환

율에 따라 본국으로의 송금이 보장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록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분야의 출연이 FDI로 인정되어 국내에 반

입된 자금이라 하더라도 쉽게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

점이 있다.

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 또

는 이익배분을 받게 되며, 이를 외촉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국

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그 출연자에게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출연’은 출연자

의 일정한 원인에 기초하여 출연자가 스스로의 자발적 의사로 재산상

의 손실을 감당하는 행위로써 출연자에게 그 회수권한을 인정한다면 

이는 출연이 아니라 ‘출자’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민법 제80조에서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

로 정하는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을 

외국인 출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출연자금을 귀속시킬 수는 있

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자금의 회수가 아니

라 비영리법인이 해산된 후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

국인 출연자에게 이를 ‘증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법상 증

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증여세의 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

율보다 높아 40%까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영리법인의 청산 

후 출연금의 회수 또는 쉽지 않은 형편이 된다.62)

62) 한편,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모두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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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분야

의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한 경우 해당 출연금액으로 인하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일

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 자체를 청산함으로써 그 일부

를 증여받아 자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나, 그나마 증여에 따른 조세부

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 학교를 설립하여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을 벌이거나 치료목적 등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성을 해결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법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글로벌 스탠더드: OECD의 기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분야의 비영리법

인에 대한 투자는 법적인 관점에서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구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와 같은 외촉법 상의 영리법인 비영리법

인의 차별적 대우와 관련하여 FDI와 관련한 가장 선진적인 국제기구, 

OECD의 규범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의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본 

및 기술의 지역간 이동을 수반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무역 못지않게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세계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

라 OECD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국제적인 공통기준에 의한 통계자료의 축적목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1983년에 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발표하였다.63)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연자에 대한 재산 귀속 자체가 불가

능하다.
63) ‘OECD Benchmark Definition’은 1990년과 1993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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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OECD Benchmark Definition’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한 나

라의 직접투자가가 다른 나라의 직접투자기업에 지속적인 이해관계(a 

lasting interest)를 가지는 목적을 반영해야 한다. 여기서 ‘지속적인 이

해관계’라 함은 당해 직접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간에 장기적인 관계

의 존재와 기업경영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significant degree of influ-

ence on the management)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는 법인

이든 비법인이든 관계회사간의 모든 자본적 거래를 포함한다. 바꾸어 

말하면, 해외거주자(nonresident)가 장기간에 걸쳐 기업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 이해관계를 수립하려는 목적의 자본적 

거래를 OECD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OECD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격이 영리법인이지 또는 비

영리법인지 구분하지 않고 같은 자격으로 규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법제개선의 방향에 대한 검토

가. 개 요

이상에서 학교 병원 등 일부 비영리법인의 투자에 대한 FDI 인정

과 관련하여 입법평가 결과 그 법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결국, 정

부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와 외국인 생활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추

진된 입법정책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적인 분야에 있어 미흡한 점이 지적된 이

상 그 입법 개선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64) 

사용되고 있는 것은 1996년에 발표된 것이다. 1996년에 발표된 ‘OECD Benchmark 
Definition’은 1993년에 발간된 IMF Balance of Payments Manual, 5th Edition 과 외
국인직접투자 정의를 완전히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 

64) 최근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중

심으로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분야의 FDI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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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법제에 있어 학교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과 관련

하여 FDI와의 관련 이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출연기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주체로서의 인정 여부, 투자금액 또는 출연금의 회

수방안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바, 2007년 외촉법 의 개정으로 이슈 

에 대한 이슈는 해소되었으나, 이익금 송금문제 등 투자금액 또는 

출연금의 회수와 관련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학교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출연금 회수와 관련

한 제도를 특별히 허용할 것인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교육제

도 및 의료제도 전반과 관련한 국내외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와 맞물려 이견이 많으며 이를 조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65) 특히, 교육기관 및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리목적의 교육기관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두고 찬성하는 측과 이

를 반대하는 측 사이의 투자재원 다양화 및 공익 침해를 둘러싼 갈등

과 논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투자재원 다양화와 

공익 침해에 관련한 논쟁을 직접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입법평가를 근거로 하여 현행 법제의 입법개선 방

향을 제안하려고 한다. 

한편, 입법개선 방향을 제안하기에 앞서 반드시 검토할 기준이 있

다. 이와 같은 기준은 규범적 윤리적 기준과 관계없이 입법개선의 방

향성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먼저, 왜 외국인직

접투자를 유치해야 하는지, 즉 FDI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하

여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FDI 유치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수준 및 외환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 병원 

65)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학교 등 교육기관의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및 영리병
원의 허용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다루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제주도 
영리법인 갈등문제-2009. 7. 31. 서울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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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특수한 분야의 투자유치를 더욱 가속화 해야 할 것인지 검토가 가

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현재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DI 유치

정책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FDI 정책은 학

교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 것이지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다.

나. 검토의 기준

(1) FDI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검토

안정적인 외환확보 및 국내자본 형성효과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할 경우 추가적인 外債 부담 없이 국제자본의 

안정적 도입이 가능하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영권을 확보하여 장기

적인 사업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순수한 금융적 성격의 간접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총외환보유 증가액 1,212억

불의 29%에 해당하는 349억불이 외국인직접투자로 유입되었을 정도

로 FDI는 외환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적 국내자본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내기

업의 인수합병(M&A)은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민 재무건전성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학교 병원 등 특수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이 상당

한 액수에 이르지는 않더라도66) 해당 투자금액은 안정적 외환확보 및 

국내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학

교 병원과 관련한 내국민의 외화유출이 상당한 만큼67), 선진국의 우

66) 정부는 잠정 연간 1억불 정도의 출연금을 기대하고 있다.
67) 교육관련 순외화유출이 연간 약 40억불, 의료관련 순외화유출이 연간 1억불 정도
로 추정되고 있다(2007.7.31, 서울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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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국내에 유치되면 상당수 외화유출이 감

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 및 경제성장 촉진효과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 자체가 산업의 생산증가를 통해 부가가치

를 창출하며, 아울러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기술이전, 고용확대, 수

출확대 등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비중을 살펴보면 1997년 10.1%에서 2001년에는 

14.8%로 증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 병원 등 특수 분야의 비영

리법인도 국내 생산 유발효과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증대효과

현지 인력채용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재, 원자재 공급을 위한 현지기업의 고용확대 및 외국인투자기업

의 완제품 유통, 분배를 위한 관련 현지 기업의 고용확대 등을 통해

서 고용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참고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의 고용비중을 살펴보면 1997년 5.5%이던 것이 2001년에는 8.3%로 증

가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노동집약산업보다는 첨단기술산업 

또는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금액과 생

산효과 등에 비해서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에 따른 고용증대와 관련해서는 노동집약적 생산방

식을 사용해온 현지기업이 자본집약적인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경쟁관

계에 의해 대체될 경우 고용감소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병원 등 특수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외국 

국적의 교사 의사 약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대거 유입하게 될 

경우 국내 인력의 고용감소를 일으킬 가능성까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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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개선효과

외국인직접투자와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상반되는 효과가 가능하다. 

즉,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은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와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본국 모기업으로부터의 원자재 부품 등 생산요소의 

수입증가를 초래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도 있다. 이른바 “생산거점

형 외국인투자”는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반면,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하

는 “시장접근형 외국인투자”는 완제품에 대한 수입대체 정도와 중간

재 해외조달상황에 따라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하

여야 한다. 

한편, 현지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은 자본수지를 개선하는 측면이 있

으나 로열티 지급, 과실송금 등은 무역외수지를 악화하는 측면이 있

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병원 등 특수 분야의 비영리법인도 국내 유

입된 자금보다 많은 금액이 해외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설립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자회사를 중심으로 현지 연구인력 고용 등 여러 경

로를 통해 국내 다른 기업에 기술을 확산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기술도입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4년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57%가 기술을 도입(이중 75%가 모기

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약 70%가 R&D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병

원 등 특수 분야의 비영리법인도 교육 의료와 관련한 기술이전에 상

당한 이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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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촉진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

외국인직접투자는 규모의 경제를 촉진시키고, 생산제품을 다양화하

며, 다국적기업 본사와 지사간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효율향상 및 경

영조직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한다. 시장내 경쟁을 증대시켜 국내경제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격하락에 의한 소비자 후생을 증가하는

가 하면, 기업 내부에 있어서는 회계제도, 기업경영 및 경제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나아가 선진 외국기업과의 경쟁 확대에 따른 우

리기업의 체질 강화의 측면도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방만한 

운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구조개혁에 긍정

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병원 등 

특수 분야의 비영리법인도 교육 의료와 관련한 분야 전반에 경쟁을 

확대하고 구조개혁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출발점에 출범한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하는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정책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위해 모든 

제도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 각종 세제 절차상 지

원강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립, 외국인

들이 한국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환경 개선, 최고급 의료시설 

확충, 영어의 생활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68) 

이와 같은 5대 기본방향에 따라 3가지 세부계획이 마련되었다. 먼

저, 외국인투자 유치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기업규제완화 및 노사관

계 개선 등 특단의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대책 필요하다는 것이다.69) 

6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간(2008.2) “백서” 참고.
69) 한국은 기업환경 순위가 178개국 중 30위로 평가. 경쟁국인 싱가포르(1위), 홍콩

(4위)보다 크게 낙후되어 있다(세계은행, ’08 기업환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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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

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한 전략적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70)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또한, 외국

인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언어 교육 의료 등 외국인 생활

여건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교육환경 개선(주관부처 : 교육과학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등 특구내 우수 외국인학교 및 우수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하되, 무엇보다 ‘수익잉여금’을 허용하고 설립자격(외국학교 비영

리법인)을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학교 질적 수준 

제고(기존 외국인학교 재정지원 포함 등) 및 외국인학교 관련 각종 규

제완화(국내학력인정, 내국인 입학완화) 등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또한, 의료환경 개선(주관부처 : 보건복지여성부)의 경우 외국인 진

료가능 병원 및 전용병원 확충, 경제자유구역내 우수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 및 각종 규제완화,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 제공(의료공

급체계 개선) 및 영리법인화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제언: 법제개선의 방향

앞서 살펴본 검토기준에 따를 경우 학교와 같은 비영교육기관의 경

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

구역 안에 우수 외국인학교 및 우수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하되, 무엇

보다 ‘이익잉여금’을 허용하고 설립자격(외국학교 비영리법인)을 완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병원과 같은 비영리의료기관의 경우 관

련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구역 

70)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
하기 힘든 나라 중 하나”라고 하며, “투자유치 공무원들은 열심히 활동하나 부처간 
이견조율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불평들이 있다. 심지어 해외IR의 기관별 산발 추진
(연간 200여건), 동일프로젝트 지자체간 유치 경쟁 등이 심한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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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우수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되, 병원 

등의 비영리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제개선 조치가 있다면 무엇보다 외국인 경영 및 생활

여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획기적 확

대 및 한국의 대외적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

지만,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연혁적 정책

적 이유 및 국민감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영리법인의 설립이 쉽지만

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리

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관련한 논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리병원이란 병원 개설주체를 기존 의료인에서 일반투자가로 확대

하고, 주식회사처럼 투자자가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에서 생긴 이윤은 다

른 곳에 투자할 수 없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최근 제주특

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을 통과시켜 영리

병원 도입 추진에 힘을 실어 줬다.71) 특별자치도는 조만간 주무 부처

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영리병원 제주 시범 실시 방침이 정해지면 올 

연말까지 제주특별법 을 개정,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72) 

하지만,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73)

71) 2007. 7. 21. 제주일보.
72) 이에 따라 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논의가 돼 온 영리병원에 대
한 도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고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영

리병원 허용 등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도 그동안 제주도민이 찬성
하면 제주도에 한해 시범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앞으로 

영리병원 도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3) 제주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모든 병 의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제주도와 정부는 당연지정제

는 반드시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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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설립기

준을 변경하여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비

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출연금 회수와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는 법제개선의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정부는 2008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동법 개정안에서는 제189조의2를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영어교

육도시를 조성하고, 제189조의4 등에서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민의 

외국어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

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비영리법인도 학교 

등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익잉여금을 외국에 송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이윤의 해외송금이 허용되면 전국 3곳(인천, 광양, 부산)의 경

제자유구역과 23개에 이르는 교육특구에서도 이익잉여금의 외국 송부 

허용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될 수도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불허하였다.74) 당시 국회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유수의 교육기관 유치가 중요

하므로, 영리법인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그 

이익잉여금의 외국 송부를 허용하는 등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교육제도 

전반과 관련한 국내외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이견이 

많으며 이를 조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75)

74) 이에 따라 위원장의 대안(의안번호 1803991호)이 마련되어 2009.3.3. 대안이 본회
의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75) 2009년 3월 3일 제281회 본회의 회의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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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1970년대까지는 외국인투자가 외국자본(일명 外資)에의 의존도를 심

화시켜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있었으나76), 1980

년대 이후부터는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

목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의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고

용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현실을 살펴볼 때 외국인투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외국인투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외자확보, 신규고용 창출, 구조조

정 촉진 등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어 왔

으며, 장기적으로도 우리경제의 경쟁력강화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는 우리가 1인당 국

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77) 

그런데 시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경영 

및 생활여건 자체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획기적 확대라 할 것이다. 이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의 인정과 자유화라고 할 것이다.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가 자유화될 경우 투자

유치 획기적 증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적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외촉법 의 개정으로 이슈 비영리법인에 해

당하는 출연기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주체로서의 인정 여부에 대

76) Guillermo O'Donnell의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이 대표적이다. 
77) 외국인투자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매년 100억불 내외의 
새로운 투자유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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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슈는 다소 해소되었으나, 이익금 송금문제 및 영리법인으로 설

립허가 기준의 확대 문제 규제완화 및 출연금의 회수와 관련한 이슈

는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학교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향후 무엇보다 출연금 회수와 관련한 제도를 보

완하는 법제개선의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글에서는 중간평가를 통한 입법평가를 살펴보았는데, 중간 

입법평가에 있어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해 

입법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다른 관련된 연구를 통해 보완되

어야 한다. 법률 시행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들은 입법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장래 입법활동의 필요성을 위한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야 한다. 그만큼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와 자료가 중

간 입법평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위치에서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와 같

이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수집이 곤란할 뿐만 아니

라 수집된 정보를 잘못 적용하여 평가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외국인직접투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입장이 아

닌 관계로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통계 및 실태 등 현

실에서의 운영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만, 어

느 기관이 되었든지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

사 및 연구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향후 해당 기관이 주관하여 중간 입

법평가 또는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유용한 기초자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간 입법평가에 있어서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입법평

가를 수행할 것이지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그 성과를 관찰, 측정하는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

이다. 특정한 경우에는 법률의 직접적 영향(impact)이 그 수범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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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신속하고 즉시 나타나게 되지만, 다른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본래적인 사회 경제 또는 정치 문화적 효과는 대개 중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부수적 효과나 다른 규범들과의 상호

작용효과 역시 통상 비교적 오랜 집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가시화되기 마련이다. 또한, 법규범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확실

한 판정은 장기간에 걸친 통계자료의 비교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의 입법평가 대상이 되었던 외촉법 제2조제1

항제4호는 개정된 지 1년 남짓 된 짧은 역사를 가진 법률이었다. 다

만, 1년 남짓한 짧은 시행기간으로 인하여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충

분한 자료수집이 곤란하였고, 동법 개정사항이 학교 병원 등 특수한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

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따라서 정확하게 언제 입법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딸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법률의 시행 후 1년 내지 3년이 지난 이후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 무엇보다, 법률을 개정 제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대한 중

간평가를 몇 년 후에 수행할 것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입법과정에 포

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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